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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이후역대정권에서지역인구

비례 등 객관적인 기준이 도외시된 채 차

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영남 출신 편

중이심각했던것으로나타났다

관련기사3면

특히영남지역은이승만정부와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인구 비중에 비해 훨

씬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남지역은 김대중 정부

에서만인구비율대비고위직진출비율이

높았다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

총장 경찰총장 등 정부 권력기관장도 영

남 출신 비율이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에비해두드러지게많았다

최성주경희대교수와강혜진서울대박

사는 22일 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

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

터주최로열린 모범국가 건설을위한공

직 인사 학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

표했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을 기준으로

지역파악이가능한 3140명을분석대상으

로 삼았다 언론보도 등을통해 정무직공

무원들의 출신지성별전공 등을 파악하

고 이를 각 정부 정무직들의 평균 출생연

도와 가장 가까운 때의 인구총조사 결과

등과비교했다

이를 보면 정무직 중 영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 때 437%로 가장 높았고 김

대중정부부터감소하다가노무현정부이

후에는 36%이상을유지하고있다

호남출신 비율은 김영삼 정부까지 10%

대 안팎이다가 김대중 정부 때 30%를 넘

어섰고이후노무현정부에서 268% 이명

박박근혜정부때 10%대로낮아졌다 충

청출신비율은정권에상관없이10%대중

반을유지했다

각지역출신정무직비율을지역별인구

와비교하면대체로영남지역은인구에비

해 많은 정무직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영남출신정무직비율과영남지역인구

비율 간 차이가 가장 컸던 정부는 김영삼

정부(2428%포인트)였고 이어 전두환(21

37%포인트)노태우(1935%포인트)박정

희(939%포인트)최규하(825%포인트)

정부순이었다

이 차이가 마이너스값을보인 즉 영남

지역 인구를 고려했을 때 정무직이 적게

배출된때는이승만(216)김대중(628)

정부때뿐이었다

호남출신정무직비율과호남지역인구

비율 간 차이는 대부분 정부에서 마이너

스값을보이나김대중(458)노무현(274)

때양의값을나타냈다

이 차이는 현 정부 들어 1084로 벌어

진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는 이승만 정

부(1242) 다음으로 호남지역 인구가 차

지하는비율보다호남출신정무직이적은

정부로꼽혔다

분석을 수행한 강혜진 박사는 지역 인

구비율에따라정무직을임명할수는없지

만 특정 지역이 (인구보다) 10% 이상 과

다과소대표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할 필

요성가있다고지적했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고위직인사 영남으로기울어진운동장

헌법재판소가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

일을 27일로연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의주심강일원재판관에대해기피

신청을했으나헌재는이를즉각각하했

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가 종결 단

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대통령측이 무리

한 지연 전술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정미헌재소장권한대행은 22일 탄

핵심판16차변론기일에서대통령측대

리인들께서준비시간이부족하다고말씀

을 해재판부에서도여러차례회의를거

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월요일오후2

시로지정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

이날이권한대행이재지정한 27일최

종변론기일이열려도헌재가앞서공언

한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

권에있다는게법조계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22일에 박 대통

령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이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하루전까지알려달라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박근혜대통령 측

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

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

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

는것으로부적합해각하한다고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자승자朴
박대통령측 탄핵심판주심강일원재판관기피신청

이정미헌재소장즉각각하3월 13일 전 선고의지

최종변론기일27일로연기

역대정부차관급이상고위공무원영남출신편중심각

호남은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만인구비율보다높아

인구 비율 보다 10% 이상 과다과소 안되게 관리해야

22일광주남구청 1층임대매장에서사랑의교복나눔장터가열려신학기를앞둔학생과학부모들이교복을

고르고있다이날판매수익금전액은 (재)남구장학회에기부된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됨

에 따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

다 <관련기사2면>

22일정세균국회의장은여야 합의가

없으면 특검연장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특검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게

정치권의대체적인관측이다 특검수사

기간이연장되지않으면수사는오는 28

일로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특검 대면조사가

불투명해지고 직권남용혐의등으로청

구됐던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의구

속영장이기각됨에따라특검연장의당

위성이더욱커졌다며이의관철을촉구

하고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이용

주정의당이정미등야당의원 16명은

이날오후특검연장을요구하기위해황

교안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만나

러 서울청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황 권

한대행이 일정상문제로 야당 의원들과

의 면담에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보이

면서면담이불발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직

권상정해서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

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

표도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수사기간을 보장해야한다고말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특검법은

추가로필요하면 30일을연장하는것으

로 돼 있다 이것이 여야간 합의정신임

에도자유한국당이연장에반대하는것

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

동이라며 여당으로 비난의화살을돌

렸다

이에따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여

의치않으면 23일특검법을처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야당이

강경 대응할 경우 또 한 차례 정국에 파

장이일것으로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서울대행정대학원공직인사포럼

교복나눔장터

특검연장 칼날 대치
정세균의장 직권상정못한다  사실상무산

與野오늘 특검법 처리 놓고 공방  긴장 고조

518 최후의항전 5월 27일새벽

공수부대헬기합동작전벌였다6면

광주로띄우는그림편지

완도보길도전현숙 18면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기타

이승만정부 2014 1201 2014 530 1484 707 035 2014

윤보선정부 747 805 2356 1609 1494 0 172 2816

박정희정부 1080 446 3169 1127 1455 493 117 2113

최규하정부 1299 1039 2987 1299 1299 649 130 1299

전두환정부 1093 795 4238 1192 1391 199 0 1093

노태우정부 1036 821 4036 964 1464 500 071 1107

김영삼정부 952 784 4370 1401 1541 224 056 672

김대중정부 936 760 2515 2982 1550 526 088 643

노무현정부 1182 575 3642 2716 1054 479 032 319

이명박정부 1740 649 3717 1622 1622 413 118 118

박근혜정부 2470 688 3684 1296 1457 324 081 0

역대정부별차관급국무총리지역출신비율 단위%


